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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문의 : 덤핑조사팀     방순자 팀장, 박종희 사무관(5873), 심상수 사무관(5874)

          산업피해조사팀 양원창 팀장, 이정희 사무관(5865)

무역위원회, 『중국산 합판』신규공급자에 대해

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하기로 결정

     - 『중국산 H형강』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 결정

□ 무역위원회(위원장 : 홍순직)는 ’14.7.24(목), 제330차 회의를 개최하여,

“중국산 합판 신규공급자”에 대해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

하기로 결정함.

ㅇ 아울러, 현대제철(주)와 동국제강(주)가 신청한 “중국산 H형강”에

대한 덤핑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음.

□ 무역위원회의 자세한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음.

1  중국산 합판 신규공급자에 대한 별도의 개별 덤핑방지관세율 부과 결정

□ 무역위원회는 꿰이강 동하이 등 3개사(이하 “신청인”)가 신청한

『중국산 합판*』 신규공급자 조사**신청 건에 대하여,

* 용도 : 거푸집 타설용, 건축 내·외장재, 가구, 마루판 등의 원·부자재로 사용

** 신규공급자 조사 : 중국산 합판 원심 조사대상기간인 ’11.7.1부터 ’12.6.30.까지
한국으로 합판 수출실적이 없어 자발대응 등 반덤핑조사에 참여가 불가능하여
“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”인 17.48%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받고 있던 중국의 합판
공급자가 “신규공급자”신청요건을 갖추어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 부과를 신청하는
경우에 해당하는 덤핑조사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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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중국산 합판 신규공급자인 꿰이강 동하이 4.54%, 꿰이강 웨이추앙

(관계사 꿰이강 지에셍) 4.46%의 덤핑방지관세율을, 허저 성화는

원심시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인 17.48%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

하였음.

□ 신청인은 ’13.10.18일부터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인 17.48%의 덤핑

방지관세부과 받고 있던 중국의 합판 공급자로서 WTO반덤핑협정과

관세법령이 정하는 “신규공급자”의 요건을 갖추어 별도의 개별 덤핑

방지관세율을 부과하여 줄 것을 ‘14.1.9일 신청하였고,

* 원심조치 : ’13.10.18.∼’16.10.17. (3년) / 2.42∼27.21% 덤핌방지관세 부과

ㅇ 무역위원회는 그동안 신청인에 대한 국외현지실사를 거쳐 최종

판정하게 되었음.

□ 이번 신규공급자 조사는 원심에서 제외되었던 공급자에 대해

첫 번째로 별도의 개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덤핑 조사건으로

원심 조사대상기간에 수출물량이 없어 반덤핑조사절차에 참여하지

못했던 공급자에게도 공평하게 덤핑조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

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음.

□ 무역위원회는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, 기획재정부

장관은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별도의 덤핑방지

관세율 부과를 결정하게 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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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 결정

□ 무역위원회는 현대제철(주)와 동국제강(주)(이하 ‘신청인’)가 『중국산

H형강*』의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

5.30일 조사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,

* 철스크랩(고철), 철광석, 석탄 등을 주원료로 하여 제선, 제강 및 열간압연 공정을

거쳐 생산된 구조용 강재로 교량, 지하철, 고층빌딩 등의 주요 건설자재로 쓰여짐

ㅇ 신청인이 조사신청 자격 및 국내산업의 대표성 기준을 충족하고

있으며, 조사 개시를 정당화할만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고

판단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함.

□ 신청인이 주장하는 덤핑률은 21.6%이며, 신청인은 중국산 H형강

덤핑으로 인해, 동종물품의 국내 판매량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

악화되는 등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주장함.

* H형강의 국내시장규모(‘13년)는 약 22,500억원 수준으로, 국내생산품이 68.9%,

중국산 물품이 28.4%, 기타국 물품이 2.7%를 차지함

□ 무역위원회는 향후 예비조사(3개월, 2개월 연장가능)와 본조사(3개월,

2개월 연장가능)를 거쳐, 덤핑사실 및 산업피해여부에 대한 판정을

하고 피해가 있을 경우 덤핑률에 해당하는 덤핑방지관세부과를

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음.

<붙임 1> 중국산 합판 신규공급자 조사개요

<붙임 2>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 개요

<붙임 3> 덤핑 조사 절차도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

덤핑조사팀 박종희 사무관(☎ 044-203-587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- 4 -

붙임 1  중국산 합판 신규공급자 조사개요

□ 조사 개요

ㅇ 신청인 : 꿰이강 웨이추앙1), 꿰이강 동하이2)와 허저 성화3)

ㅇ 조사대상물품

- 품명 : 합판(Plywood)

- 범위 : 목재를 얇은 단판(베니어)으로 만들어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

방향이 직교(또는 교차)토록 접착시킨 적층판으로 6mm

이상인 후판(厚板)제품

* 용도 : 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거푸집 타설용으로 사용되고 그 외
건축내․외장재, 가구, 마루판, 수출용포장박스 등 그 용도가 다양함

□ 국내시장 현황

ㅇ 국내생산자 : 성창기업(주), 선창산업(주), 이건산업(주) 등 5개사

ㅇ 국내시장규모(’13년) : 약 8,000억원

* 시장점유율 : 국내생산품(23.7%), 중국산수입품(46.7%), 기타국물품(29.6%)

※ 덤핑방지관세 부과 현황

ㅇ 13. 10. 18. :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(원심)
-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: ’13. 10. 18. ～ ’16. 10. 17.(3년)
- 덤핑방지관세율 : 2.42% ～ 27.21%

□ 그 동안의 조치 경과

ㅇ ’14. 1. 9. : 조사신청서 접수(기획재정부)

ㅇ ’14. 2.28. : 조사개시(기획재정부 공고)

ㅇ ’14. 5.25. : 국외 현지실사(꿰이강 동하이 등 3개사, 5.25.～5.31.)

ㅇ ’14. 7.24. : 최종판정

1) Guigang Weichuang Wood Co., Ltd.
2) Guigang Donghai Wood Co., Ltd.
3) Heze Shenghua Wood Co., Ltd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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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2 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 개요

□ 조사 개요

ㅇ 신청인 : 현대제철(주), 동국제강(주)

ㅇ 공급자 : 허베이 진시(Hebei Jinxi Iron & Steel Group Ltd.), 르자오

스틸(Rizhao Steel Holding Group Co., Ltd.) 등 6개사

ㅇ 조사대상물품 : 구조용 형강 (Structural Steel Sections) 중 좌우대칭

형태로 단면이 H형상을 한 것

- 조사범위 : 철이나 비합금강 또는 합금강의 구조용 형강(Structural

Steel Sections) 중 좌우대칭형태로 단면이 H형상을 한

물품 중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인 것

- 관세분류 : HSK 7216.33.3000, 7216.33.4000, 7216.33.5000, 7228.70.1010,7228.70.1090

- 용도 : 철스크랩(고철), 철광석, 석탄 등을 주원료로 하여 제선, 제강

및 열간압연 공정을 거쳐 생산된 구조용 강재로 교량, 지하철,

고층빌딩, 공장, 창고 등의 주요 건설자재로 쓰여짐

□ 국내시장 현황

ㅇ 국내생산자 : 현대제철(주), 동국제강(주)

ㅇ 국내시장규모(’13년) : 약 22,500억원(2,929천톤)

* 시장점유율 : 국내생산품(68.9%), 조사대상물품(28.4%), 기타국물품(2.7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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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

위한 조사신청

(무역위원회) 2개월

조사개시 결정

3개월

(2개월연장가능)

예 비 조 사

덤핑률 예비결정 산업피해예비판정

잠 정 조 치

국외 실사검증 국내 실사검증

3개월

(2개월연장가능)

본 조 사

덤핑률 최종결정
산업피해유무

최종판정

1개월 20일

덤핑방지관세부과조치

(기획재정부장관)

붙임 3  덤핑조사 절차도

<덤핑방지관세 원심조사 절차도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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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신규공급자 조사 절차도>

신규공급자 조사신청

(기획재정부)

신청서 검토 및

조사개시여부 결정

(무역위원회)

2개월

(건 의)

신규공급자조사개시 결정

(기획재정부)

신규공급자 조사

(무역위원회)

국외 실사검증
(덤핑조사팀)

5개월

덤핑률 최종결정

(무역위원회)

(건 의)

1개월 20일

덤핑방지관세부과조치

(기획재정부)


